
부산도시가스에서 알려드립니다. 

• 원고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로 피고에게 이를 공통배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 및 수요자들과 피고 사이의 확약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가스공급시설을 피고의 자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나, 

  피고는 가스공급시설을 ‘사용자 자산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자산분’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이 피고의 등록∙관리로 인해 피고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일부 내관시공업체(원고)가 부산도시가스(피고)를 상대로 (사유지배관)공사대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3년 7월 11일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3년 7월 30일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여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관시공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유지배관 

공사대금 관련 청구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